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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희망퇴직 이어 강제퇴직?
구미․경산․김천 2000여명 대상 … 노조는 경영악화 책임전가 반발

코오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코오롱이 희망퇴직 접수에 이어 2차 인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오롱에 따르면, 12월3일부터 7일까지 연봉제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데 이어 비연봉제 사

원에 대해서도 12월10일경부터 인력 조정방안에 대해 노조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희망퇴직 접수방침에 대해 경영악화의 책임을 직원에 전가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2차 인력조정 계획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인력조정의 대상은 구미공장 노조원 1470명과 경산과 김천공장의 공제회 회원(비노조원) 600여명을 포

함할 예정이어서 300여명의 연봉제 사원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퇴직자 접수 때보다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 확

실시되고 있다.

때문에 대규모 감원을 우려하고 있는 노조는 일단 회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12월

10일 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최근의 회사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경영진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다음주에 기자회견 등을 열어 경영진

의 무능함을 집중 성토할 예정이어서 인력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오롱 노조는 12월7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작성한 성명서에서 회사가 경영악화의 책

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해 인원 감원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11월 임원인사에서도 최근의 경영악

화에 대해 책임을 진 경영진이 없어 희망퇴직을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회사의 책임 전가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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